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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대 사회는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인체조직기증에 대하여 인식
도와 기증률이 낮아 기증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
문헌고찰 및 나라별 이식 등록기구 홈페이지 자료를 참조하여, 인체조직기증과 관련한 국내 법률과 운영 제도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해외 주요 국가와 비교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방안으로 법률적 측면에
서 이원화된 장기와 조직이식에 관한 법체계의 통합화, 제도 운영적 측면에서 과도한 압력이 없는 국가의 장기기증에 
대한 추정적 동의 방식인 Opt-out 제도의 활성화와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대국민 홍보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추정적 동의 방식은 다양한 사회적 공론화 단계가 필요하며, 거부 의사를 위한 등록체계 운영사항에 대해 국내 실정에
맞는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외국에 비하여 낮은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제도 
정비가 요구되며, 기증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전환, 대중 홍보 및 사후 기증자와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Abstract  In modern society, there is a growing demand for human tissue donation along with organ 
donation. However, the awareness of tissue donation and actual donation rates remain very low in South
Korea. This study was undertaken to evaluate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laws and systems, and to 
compare them with the operation systems of major foreign countries, by reviewing literature and web
sites of organ donation and registration. The authors present three measures to promote human tissue
donation in Korea: integration of a dual legal system in a legal aspect, vitalization of the Opt-out system
in terms of system operation, and activation of public relations in terms of social and cultural aspects.
The Opt-out system, in particular, is the most effective way to activate transplants in the form of presumed
consent of countries without undue pressure. However, the presumed consent method requires various 
stages of social public debate, and the requirement is a proper domestic understanding of the registration
system for rejection. In conclusion, we believe the solution towards a positive inclination for organ donation
is a public policy to increase the supply for organs and human tissue transplants, and positive 
perception of donations, public promotion, and support for postmortem donors and their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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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의 개념
장기기증이란 정상 장기를 다른 환자의 소생을 위해 

기증하는 행위로 뇌사 시 장기기증, 생존 시 장기기증, 순
환정지 시 장기기증으로 분류된다. 뇌사 시 장기기증은 
사고나 질병으로 뇌의 기능이 완전히 소실되어 회복될 
가능성이 없을 때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안구, 
췌도, 소장, 대장, 위장, 십이지장, 비장 ,손, 팔, 말초 혈 
등 장기를 기증할 수 있으며(「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 이를 이식하여 최대 9명의 환자를 살릴 수 
있다. 생존 시 장기기증은 신장, 간의 일부, 폐나 췌장의 
일부를 기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순환정지 시 장기기증은 
신장이나 간 등 일부 장기를 기증할 수도 있으나 국내에
서는 뇌사판정 시에만 가능하다.

인체조직은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건·심장판막·
혈관 및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
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것을 의미하며(「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수술이나 질병, 외상으로 손상을 입어 결손
되었거나 기능적 장애가 있는 환자의 조직 재건 및 기능 
회복의 목적으로 이식된다. 특히 화상 치료, 심장판막이
나 맥관 질환의 경우 조직 이식은 생명을 살리는 역할도 
한다. 인체조직은 생존, 뇌사 시 뿐만 아니라 사후에도 기
증이 가능하며 조직 이식 성공률은 장기이식보다 현저히 
높으며, 특히 각막 이식의 성공률은 90%가 넘는다[1].

1.2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인식도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관한 일반인의 태도를 연구한 

국내 연구를 보면, 인체조직기증 절차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직업, 종교 활동 정도, 교육 경험
의 유무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에서 이식에 대
해 더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났다고 하였다[2].

대구 지역에 거주하는 일반인 430명을 대상으로 인체
조직기증 및 이식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연구에서는 인
체조직에 대한 정보에 대해서는 57.9%가 들어본 적이 있
었으며, 대부분 방송을 통해서 접했다고 하였다. 또한 일
반인 절반 이상이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60.2% 정도는 기증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3].

질병관리본부가 2017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전국 성인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2017 생명 나눔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증 인지도는 2년 전 조사의 
37.0%에 비해 다소 증가하여 45.5%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체조직기증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58.6%는 인체조직기증이 무엇인지에 대해 ‘시신 기
증’이라고 응답하여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음을 보여주었다[4]. 2016년 말 기준 장기기증 희망 
등록은 1,311,215 건이지만 인체조직기증 희망 등록은 
338,861 건으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의 25.8%에 불과하
여,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낮은 인지도를 나타내었다[4].

1.3 연구의 필요성
현대 사회의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 산업재

해 증가, 외상이나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근육이나 인대 
손상 등으로 인해 인체조직 이식을 필요로 하는 후천적 
신체 결함을 갖게 되는 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각종 사고
나 질병으로 인한 환자 치료를 위해 인체조직 이식재 수
요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현재 인체조직 이식
재의 75%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4]. 이로 인해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큰 상황이며, 대형 사고나 재난
으로 인체조직 이식재의 수요가 급증할 경우에 수입 의
존도가 높은 국내 인체조직 이식재의 수급 안정성에 문
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 앞으로 생명의료법과 의료 윤
리 영역에서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은 점점 
더 중요해질 것으로 생각되며, 인체조직기증에 대한 요구
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인지도와 기증자는 많이 부족한 
현실이다. 국제장기기증 및 이식 등록기구인 
IRODaT(International Registry in Organ Donation 
and Transplantation)에 따르면 2018년도 통계자료를 
보면 인구 100만 명당 장기 기증자수는 스페인이 48.9 
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미국 36.88 명, 프랑스 33.25 명, 
영국 24.88 명, 독일 11.2 명에 비하여 한국은 8.68 명
에 불과하였다(Table 1). 

1.4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과 관련된 

법률 제도 및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기증률이 높은 해외 
주요 국가의 법률 및 운영 상황과 비교 고찰함으로써 우
리나라에서 지속적인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적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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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연구방법
RISS와 PubMed 문헌 검색에서 인체조직기증과 관련

된 국내외 문헌들 중에서 본 논문의 연구유형과 분석에 
적합한 문헌을 검색하였으며, 국가법령정보센터, 질병관
리본부 및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한국장기조직기증원 
국제장기기증 및 이식 등록기구 홈페이지 자료를 참고하
였다. 

2. 본론

2.1 국내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련 법률
현재 국내의 장기기증은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며,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이식 대기자로 등록하고
자 하는 사람은 장기이식 등록기관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다만, 장기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
에는 그 가족 또는 유족 중 1명이 동의 및 등록을 할 수 
있다. 정부는 1999년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
정하여 2013년 7월 법률 제11976호까지 9차례 개정하
였다. 제정 당시 법률의 내용은 장기 매매 등을 금지하는 
것이었으며, 2000년에 뇌사 장기이식을 법제화하였으며, 
2011년 장기구득기관의 법적 근거와 뇌사 추정자 발생 
시 장기구득 기관으로 통보하는 조항을 골자로 하는 내
용이 개정되었다. 

인체조직기증은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의료적인 목적
에 따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
며, 장기와는 다른 인체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로 인체조직의 
범위, 인체조직기증자의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2.2 국내 장기 및 인체조직기증 관련 기관
2.2.1 한국 장기조직기증원 (KODA: Korea Organ 
      Donation Agency, 이하 KODA)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장기 및 조직구득기관으로서 

2009년 2월에 독립장기구득기관으로 설립되어 2009년 
5월에 KODA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017년 장기 및 조
직기증기관이 통합되었으며, 이는 장기구득기관 통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온 바에 따라 정부가 이
를 시행한 조치로 볼 수 있다. 그동안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원화의 필요성이 꾸
준히 제시되어 왔었다. 이에 장기구득기관인 한국장기기
증원과 인체조직구득 기관인 한국 인체조직기증 지원본

부가 통합되어 KODA가 신설되었으며, 인체조직구득 기
관인 공공조직은행은 독립기관으로 분리되었다.

KODA는 뇌사자의 기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증자가 장기와 조직을 기증하는 경우, KODA 코
디네이터가 상담을 동시에 진행하고 장기·조직 기증 절
차 지원 등의 업무를 일괄한다. 장기·조직 코디네이터
(OPC: Organ procurement coordinator)는 장기·조
직 구득 의사와 장기·조직 구득 간호사로 구분되며(「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5항), 뇌사 추정자 발굴 
및 의료진에 대한 홍보, 뇌사 추정자 신고 접수, 뇌사판정 
과정의 조정, 뇌사자 평가 및 관리, 장기 구득, 유족에 대
한 사후 지원 등 뇌사자의 장기기증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2.2 질병관리본부 산하 국립장기이식혈액관리원
      (KONOS: Korea Network for Organ 
      Sharing, 이하 KONOS)
KONOS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및 「보건복지

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의거한 국립 장기이
식 관리기관이다. 기증된 장기를 장기이식 대상자의 선정
을 통해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의 적정을 총괄하는 곳이다.

2010년 4월 질병관리본부로 이관되었으며, 장기 등 
이식 대상자의 선정 및 승인,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
국민 홍보 및 교육, 장기 등 이식에 관한 의학적 표준 마
련, 장기이식 정보망 운영, 통계자료 발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에 대한 상담을 한다. 또한 장기 매매 등 비윤리
적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있으
며, 장기 등 기증자가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
도록 ‘장기기증자 차별 불이익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공정한 장기기증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2.2.3 한국 공공 조직은행 (Korea Public Tissue 
      Bank)
한국 공공 조직은행은 인체조직 이식재의 공적 관리, 

조직 기증 지원기관에서 발굴한 조직의 채취, 가공 처리 
및 분배 등 조직 관리를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안
정적이고 효율적인 인체조직 수급을 위한 대규모 조직은
행 설립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07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주관으로 대단위 조직은행 설립 추진방안 연구가 수행됨
으로써 영세 규모에서 탈피한 대규모 저장시설과 장비를 
갖춘 조직은행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진행되
었다. 이후 인체조직 구득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보건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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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주관 하에 인체조직구득 시범사업이 진행되었고, 한국 
공공 조직은행 출범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동안 인체 
유래물 중 장기와 인체조직은 동일한 구득 과정에도 불
구하고 이원화된 구득체계로 운영되어 왔다. 보건복지부
는 장기와 인체조직의 이원화된 구득체계를 통합하고 인
체조직 이식재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공 조직은행
을 설립하고자 2016년 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2017년 7월 한국 공공 조직은행으로 공식 출범하였다. 
출범 당시 KODA로 인체조직 구득 기능이 이관되어 구
득 기능을 제외한 인체조직의 채취, 가공 및 분배, 연구개
발 등을 공익적으로 수행하여 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
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대규모 시설과 청정실을 기반으
로 고도로 훈련된 채취 및 가공인력과 장비가 구비된 6
개 조직은행, 즉 서울성모조직은행, 분당차조직은행, 양
산부산대조직은행, 빛고을전남대조직은행, 건양대조직은
행, 성남조직은행(가공전담)으로 구성되어 엄격한 품질관
리 체계를 갖추어 안전하고 우수한 뼛가루(본칩)를 비롯
한 100여개 항목의 조직 이식재를 의료기관에 분배하고 
있다[5].

2.3 국내 인체조직 관리체계
뇌사자 또는 사후 기증자가 발생하면 발생 병원 에서 

KODA로 뇌사 추정자 신고 또는 기증 희망을 요청한다. 
뇌사 및 사후에 보호자가 기증에 동의하면 인체조직을 
기증할 수 있다. KODA는 기증 상담 및 기증 절차 지원 
업무를 하게 되며, KONOS는 기증자 유가족에게 진료비 
및 장제비를 지원한다. 한국 공공 조직은행이나 의료기관 
조직은행에서 인체조직을 채취하게 되며, 채취된 인체조
직은 격리기간을 거쳐 기증에 적합한 인체조직만 가공된다.

2.4 해외 주요 국가의 장기 및 인체조직 관리체계
2.4.1 스페인
스페인은 1979년부터 「장기적출과 이식에 관한 법률」 

(이하, 스페인의 장기이식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
며, 1999년에는 「인체 장기 구득과 이용에 대한 규제 및 
장기·조직 이식에 관한 법」을 새로 제정하였다[6]. 장기
이식법에 의해 뇌사 사망 진단이 인정되며, 이러한 과정
이 이식 단계에서의 체계적인 조직화 및 접근 가능한 시
스템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되었다. 보건의료체계의 지원을 
통해 장기이식이 발전할 수 있는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
으며, 현행 장기이식 제도의 배경이 되었다.

스페인 장기이식 사업 성공의 중심에는 스페인 국립장
기이식관리센터(ONT: Organizacion Nacional de 
Trasplante, 이하 ONT)가 있다. 1989년 설립된 ONT
는 스페인의 장기 및 조직 기증과 이식에 관한 모든 절차
를 관장한다. 스페인의 17개 연방 사무국, 각 연방 내 
170개 병원과 협력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각 병원의 기
증자 발굴, 장기 조직 적출, 이식의 모든 과정을 조율한다
[7,8].

ONT는 전체 시스템을 지원하는 팀으로 구성되며, 장
기 분배, 운송 조직, 대기자 명단 관리, 통계, 일반 및 전
문 정보, 일반적으로 기부 및 이식 과정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모든 단계가 포함된다. 스페인의 중앙 사무소와 
일부 지역 사무소가 제공하는 지원은 특히 도움이 없이 
이식의 전체 과정을 수행할 수 없는 소규모 병원에 매우 
중요하다. 장기가 이식되기까지는 잠재 기증자 발굴 및 
적정 상태에서의 빠른 장기이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 이송, 뇌사판정, 가족 면담 등 의학적, 법
적인 여러 문제를 각 단계마다 조직하고 관리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한 전문 인력이 코디네이터이며, 이들은 국가
의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한 전문지식으로 이식의 
전 과정을 조정한다. ONT는 형평성과 긴급성 문제를 파
악하여 적절히 분배하고, 공무원, 의사, 간호사, 지역별 
이식 코디네이터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장기기증의 비
율을 높이는 것을 임무로 삼고 있다[7,8].

스페인에서 기증이 활성화된 요인은 1979년 제정된 
장기이식법에 의거하여 장기기증을 거부하는 사람은 동
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는 Opt-out 제도를 시행하였다
[6].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수의 나라에서는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동의한 경우에만 장기기증을 동의하는 것으
로 판단하는 제도인 Opt-in 제도를 취하고 있다. 실제로 
Opt-out 제도 도입 10년 이후부터 기증이 증가하기 시
작했으며, Opt-in 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는 기증을 늘릴 
수 없다는 전제로 법 개정에 집중하고 있다. Opt-out 제
도가 오히려 장기기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
며, 더 많은 장기를 얻기 위해 국가가 지나치게 통제할 
수 있다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견해도 있으나, ONT의 
관리자 Beatriz Dominguez-Gil는 “Opt-out 제도의 
가장 중요한 성공은 해당 제도가 사망의 상황과 상관없
이 환자가 사망할 때 장기기증을 고려하도록 만든 것”이
라고 하며, “사망 기증의 절차에 있어서의 뛰어난 조직 
관리와 변화에 대한 시스템의 지속적인 적응은 장기기증
의 성공적인 결과의 기초”라고 강조하고 있다.　특징적으
로 사고로 인한 사망일 경우, 해당 사안에 대해 별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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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을 통해 판사의 승인을 반드시 받은 후에 장
기 적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7]. 그러나 당시 장
기이식법의 문제는 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별
도의 인증절차가 완전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었
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지난 1980년 스페인의 국왕은 
별도의 「국왕령」을 통해 장기기증을 원치 않는 경우 어
떠한 방식을 통해서든 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고 명시
하였다. 그 결과,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Opt-out 제도임
에도 불구하고 사망한 사람의 가족에게 별도의 동의를 
함께 구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8].

또한 스페인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협업하여 ‘당신은 
타인을 위한 완벽한 사람입니다’ 등 다양한 장기기증 캠
페인을 펼치고 있다. 이는 스페인 국립 장기이식기관과 
국영 우체국 꼬레오스, 메디아셋 에스파냐 방송국이 함께 
펼치는 캠페인이다. 방송을 보고 장기기증 희망 서약을 
하면 우체국에서 소포를 이용해 감사 서신과 기증자 카
드 등이 담긴 패키지를 발송한다. 덕분에 2016년 한 해 
인구 4,700만 명 중 17만 명이 등록할 정도로 활성화되
었다고 한다[9].

2.4.2 프랑스
프랑스는 1976년 제정된 장기 적출에 관한 법률과 

1994년 제정된 장기·조직 기증에 관한 법률을 규정하여 
시행해 왔으며, 이 두 법률의 일부 이행 과정의 문제점 
지적에 따라 2017년 일부 개정된 바 있다[6].

프랑스는 이미 1976년 장기기증과 관련하여 추정적 
동의 방식을 통한 Opt-out 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그
러나 실제 임상 현장에서는 사망한 사람의 가족이 장기
기증을 거부하는 경우 장기 적출을 시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기증에 대한 거부 의사 표시 방법이 처음에는 우편
을 통한 반대 의사 표시만 가능했으며, 1990년에 들어서
면서 프랑스 장기이식협회를 통한 온라인 등록제도가 마
련되었다. 2017년부터 개정된 법률은 보다 적극적인 
Opt-out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별도의 등록 체계 내
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일부
를 제외한 모든 국민을 잠재적인 장기기증자로 간주하고, 
사망 후 가족의 동의를 묻는 절차를 없앴다. 다만, 별도의 
등록체계 내 거부 의사 표시 외에도 기존의 우편을 통한 
거부 표시나 자필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별도의 서류가 
존재하는 경우를 모두 인정하고 있다. 2017년 1월 1일
부터 현재의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며, 등록체계 내에 거
부의사 등록을 하는 경우에 장기이식을 거부한다는 의사 
표시로 간주하며, 최초 등록 이후 별도의 취소 절차를 통

해 수정이 가능하다[6]. 추정 동의 제도는 본인의 장기 적
출에 대한 의사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프랑스
는 고인의 매장에 관한 종교의 자유를 존중한 매장법제
가 존재한다. 매장법제는 자신의 사후 신체 처분에 관한 
일정한 자유를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추정 
동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본인의 의사를 중시하도록 요구
되었다. 또한 가족과 친족에게는 장기기증에 대한 동의권
과 거부권이 인정되지 않고, 동의자로서 지위에 고정된 
추정 동의 제도가 채택되었다. 프랑스의 2002년 환자 권
리법은 의사를 표명할 수 없는 말기 환자는 사전에 지명
한 신뢰관계가 있는 인물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의사를 
표명할 것을 허용하였다. 단, 본인의 죽음 이후 장기기증
에 관한 형식적인 표명이 없다면 이러한 사안에 관하여 
의견을 표명할 최상의 자격자는 본인의 가족으로 한정했
지만 2004년 생명윤리법 개정에서 동의자 범위가 가족
에서 친족으로 변경되었다[9,10].

2.4.3 독일
독일의 장기이식 등록과 배분은 유로트랜스플랜트 국

제재단(EIF: Eurotransplant international Foundation, 
이하 EIF)에서 담당하지만, 장기 구득은 EIF와 분리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민간기구인 독일 장기이식재단(DSO: 
Deutsche Stiftung Organ Transplantation, 이하 
DSO)과 독일 조직이식협회(DGFG: The German 
Society for Tissue Transplantation, 이하 DGFG)에
서 담당하고 있다. DSO는 장기이식을 위한 국가 장기기
증 단체로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병원과 직원에 대한 
지원, 장기기증자의 존엄성 존중, 기증자 가족 지원 및 대
중과의 대화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1984년 독일 이식법
에 따라 설립되어 2000년부터 국가 차원의 장기기증 업
무를 담당하고 있다[11,12].

DGFG는 2007년 비영리회사로 설립되어 조직 기부
를 조정하고, 조직은행과 함께 업무를 추진하며, 이식을 
위해 조직을 마련한다. 거의 모든 독일의 기증을 조정하
고 지원하는 독일 유일의 조직 시설이며, 2018년에만 
DGFG 네트워크의 환자가 대략 5,500개의 조직 이식편
을 이식받았다.

독일은 각 주법에 의해 관할기관, 연방관청, 특히 연방
보험 홍보센터 및 건강보험공단은 기증 방법, 적출 요건, 
이식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 업무를 담당하며, 홍보 자료
와 함께 기증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비치하여야 한다. 건강
보험공단과 민간의료보험사는 기증에 관한 의사 표시를 
요청하고, 만 16세 이상의 피보험자에게 홍보 자료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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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으로 배포한다. 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국민 홍보는 
독일연방 건강교육센터(The Federal Centre for 
Health Education, 이하 BZgA)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담당하고 있다. BZgA는 홈페이지를 통해 장기기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과 민간의료보험
사는 장기·조직 기증에 관한 의사 표시를 요청하고, 만 
16세 이상의 피보험자에게 홍보 자료를 정기적으로 배포
하는 등의 노력을 한다[12,13]. 장기나 조직 기증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하는 국민은 장기나 조직 적출에 승낙하거
나 반대할 수 있으며, 의사 표시는 특정한 장기 또는 조
직에 한정할 수 있다. 승낙과 결정의 위임에 대한 의사 
표시는 만 16세부터, 반대 의사 표시는 만 14세부터 가
능하다[11].

2.4.4 영국
영국의 장기기증 동의 제도는 Opt-in에서 묵시적 동

의 방식을 통한 Opt-out 제도로 2020년 5월 20일부터 
전환되어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를 통해 해당 법률의 내용을 
국민에게 안내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의 정식 명칭은 「묵
시적 동의에 의한 장기기증법」 (Organ Donation 
(Deemed Consent) Act)이다. 기존에 영국은 1984년 
제정된 인간 조직법과 1989년 제정된 인간 장기이식법, 
2004년 개정된 인간 조직법을 통해 장기이식과 관련된 
제도를 법률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이것은 명시적 의사 
표시(구두 동의 또는 서면 동의)의 방식에 의한 Opt-in 
제도였다[6,12].

새로 제정된 영국의 장기기증법은 NHS를 통한 장기
기증자 등록부에 기증에 대한 거부 의사 표시를 하지 않
거나 별도로 규정된 제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영국 국
민은 장기기증에 대한 묵시적 동의를 한 것으로 간주한
다는 것이다. 다만, 사망한 사람의 가족 등이 사망자가 장
기기증 거부에 대한 의사 표시를 했다는 객관적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프랑스와 유사하게 이러한 정보 역시 거
부 의사 표시로 받아들이도록 규정하고 있다.

2.4.5 미국
미국은 Opt-in 제도로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장기기

증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장기의 수
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추정적 동의로의 전환에 관한 추
가적인 논의와 연구를 지속 중이다. 미국의 한 연구에서
는 전국적인 장기 확보 및 이식망(OPTN: Organ 
Procurement and Transplantation Network, 이하 

OPTN), 표준분석연구파일(STAR: Standard Transplant 
Analysis and Research files) 데이터를 활용하여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정책의 변화가 심장, 신장, 간, 
폐, 췌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 시뮬레이션하기 위한 컴퓨터모델을 구축하였으며, 
그 결과 추정에 의한 동의제도를 도입했다면 50만 명이 
4,300~11,400년을 더 살았을 것이라고 하였다[14].

미국은 1987년 통합 사체 해부 기증법(UAGA: The 
Uniform Anatomical Gift Act, 이하 UAGA)을 개정하
여 고인이 유언을 통해 분명한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을 
때 친척들이 고인의 사체를 기증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
하고 있다. 사체 기증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특정 개인, 장
기이식, 치료 교육, 연구, 기타 의학 발전을 위한 목적으
로 한정시키고 있다. UAGA에 따르면, 제3자 즉, 후견인
은 고인이나 가까운 친척의 명시적 반대 의사가 없는 경
우, 그리고 이들과 접촉할 수 없는 경우까지도 사체를 기
증할 수 있다. 또한 검시의는 이른바 추정된 동의에 입각
하여 각막이나 골수 등의 장기나 기타 다른 신체 일부분
을 사체로부터 제거할 수 있게 했다. 검시의에 의한 조직 
적출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더 많은 장기 획득을 위한 국
가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12].

2018년 미국은 인구 백만 명 당 기증률(per million 
population, 이하 PMP)이 36.88로 세계 2위이며 전 세
계적으로 가장 많은 장기 조달 조직(OPO: Organ 
Procurement Organization)이 있다.  미국은 지역 단
위로 장기 확보 및 이식망이 있으며 일부는 점차 확대되
어 전국적인 이식망을 구축하였고, 각 지역단위 이식망 
사이의 정보를 교환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대표적인 
조직은 1977년 설립된 미국 장기기증 네트워크(UNOS: 
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이다. 이 기구는 
공중보건법에 따라 OPTN을 관리한다[9,12].

3. 결론

해외 기증 선진국에서는 인체 유래물 종류와 관계없이 
통합법 하에서 효율적으로 인체조직이 관리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장기와 조직을 동일한 법률에서 총괄적으
로 규정하고 있다. 장기와 조직을 동일한 법에서 다루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양자 모두 사람의 몸에서 나오
는, 즉 인체 유래물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기증, 적출, 이
식이라는 일련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유사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장기와 조직은 신체의 본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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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요소로 몸에서 분리된다 하더라도 통상의 물건과 
동일하게 다룰 수 없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며, 나아가 장
기와 인체조직의 이식은 수혜자의 생명이나 건강과 직접 
연관된다는 공통된 특징으로 통합법으로 규정한다[12].

그 외 미국을 포함한 다수의 기증 선진국에서는 정부
의 예산 지원으로 공공 조직은행을 운영하여 장기와 인
체조직까지 공적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 공공 조직은행에서 인체조직 이식
재의 공익적 관리와 분배를 담당한다(Table 1).

Table 1. Cross-country comparison of number of 
organ donation, laws and operation 
systems in organ and tissue donation 

Spain USA UK Gernany South 
Korea

Number of 
organ 

donation(PMP)
48.9 36.88 24.88 11.2 8.68

Consent Presumed Informed Presumed Presumed Informed
Law in organ 

and tissue 
donation

United United United United Separated

Tissue bank 
orgainization Public Private Public Private Public

Operation Non-
profit

Non-
profit

Non-
profit

Non-
profit Profit

현행 우리나라 장기이식법에서 장기기증 동의 방식은 
본인과 가족의 의사를 일차적으로 반영한다는 점에서 개
인이나 가족의 자기결정권 보장이라는 측면에서는 타당
하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장기기증의 활성화라는 측면
에서는 효율적이지 못한 면이 있다. 장기이식에 대한 추
정적 동의는 윤리적 측면에서 여전히 논쟁의 대상이지만, 
많은 국가가 명시적 동의 방식에서 추정적 방식으로 전
환하는 이유는 기증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이다[2,6]. 
Opt-out 제도는 생전에 장기기증 거부 의사를 표명하지 
않는 한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로 
프랑스, 스페인, 영국 모두 ‘추정적 동의’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동의에 대한 부분은 각 국가의 상황에 
맞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프랑스, 영국 
등은 별도의 거부 등록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이 외에도 
본인의 서명이 기재된 서류를 통해 거부 의사 표시가 확
실한 경우 장기기증 동의의 예외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영국은 2020년 5월부터 시행한 법률에 별도로 
‘Opt-out 제도’의 적용 예외 대상(18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해외 국가들과는 달리 현재 시행 중인 
「장기이식법」 제12조(장기 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에 따

라 장기 및 조직 기증에 대한 명확한 동의 의사 표시가 
없는 한 법적으로 기증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기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는 있으나, 여
전히 유교적 가치관으로 인해 Opt-out 제도의 논의가 
시기상조이기도 하다. 국내의 장기이식법 제2조 기본 이
념에 명시되어 있는 기증의 ‘자발적 동의 의사 표시’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이식법 제정 이후 장기와 인체조직기증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 홍보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지거나 수차례
의 장기이식법 개정을 통해 장기기증 운영기관은 통합되
었다. 하지만 법과 제도는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으며, 기
증 장기의 만성적인 부족 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기
존에 이원화되어 있던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이 2017
년 KODA로 통합된 것과 같이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률」과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통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동안 장기 및 인체조직에 대
한 개별법을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존재해 왔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국내 인체조직기증 활성화 방안
을 세 분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장기이식과 조직이식관련 법체계를 통합법으로 
관리한다면 기증 활성화 주체인 의료진의 실무 업무와 
기증자 및 가족의 사회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
을 것이다. 둘째, 제도 운영 면에서 Opt-out 제도의 활
성화 논의이다. 공감대가 형성된 충분한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 사회 공론화 과정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현재 유
럽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Opt-out 제도의 내용에 대
해 각 국가의 장기이식법 중심으로 거부 의사 표시를 위
한 등록체계와 예외 대상 운영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할 것이다. 셋째,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기증 활성화를 위
한 홍보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노력
이 필요하다.

최근 KODA와 질병관리본부는 각종 공익광고를 통한 
홍보 프로그램 혹은 드라마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장기
기증의 긍정적 내용을 담은 감성 스토리 발굴, 의료인의 
교육 등으로 기증에 대한 홍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실제 
기증자 발생이 일어나는 병원에서는 의료진의 협조를 얻
기 위한 기증자 행동 프로그램, 뇌사추정신고제 및 사망
자 기증 의사 확인제도, 장기기증과 인체조직기증의 연계 
강화 등의 규정 및 시스템의 구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장
기와 조직을 기증하는 순간에는 현장의 의료진 간의 협
력이 요구되며, 기증 후에는 기증자 중심의 시스템 구축
으로 가족 관리와 예우가 우선시 되어야 하며 이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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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공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기증 후 
기증자 및 가족의 사후관리와 올바른 인체조직의 공공재
로의 분배와 사용에 대한 국민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
다. 특히 인터넷 공간을 통해 개인적 경험이 공유되고 공
감되며 널리 퍼지는 현대에는 국가의 정책이나 의료진의 
한마디가 기증의 일부임을 기증 상황 단계에 있는 모든 
의료진이 인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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